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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continuous density and urbanization of space, the expansion of 
awareness of rights, the need for landscape conser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conventional flat land use has been deviated from the conventional flat land use, 
and the transmission line, urban railway, parking lot, communal district, underground shopping 
mall, pipeline, etc. Although 3D spati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form of 3D space, 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administration to manage the 3D use of land due to the inadequacy of 
related regulations.

In this background, for the administration that can manage Sectional Superficies, which is a 
representative case of 3D spatial use of parcels, which is a registered unit of land, first,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cadastral re-examination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tandardization of 3D space registration through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etc. and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related departments. Second, in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the registration of Sectional Superficies based on cadastral 
survey results,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tion and attribute 
data, and registration method  was found to be in need of improvement.

As suggested in this study, by registering and managing Sectional Superficies, it is possible to 
manage various 3D land use of not only ground space or surface space but also underground 
spac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register and manage lot-based 3D land us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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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지표

공간의 공급부족, 높은 지가,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

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공적분야 

뿐만 아니라 사적분야에서도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

에서 벗어나 입체적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

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이용의 입체화는 송전선로･

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

로 우리 일상의 생활공간인 지표공간 뿐만 아니라 지

중공간이나 지상공간에서도 다양하고 중첩되는 입체

적 공간 활동의 결과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중공간에 대해서는 국유지나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영구적이며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사

례가 늘어나면서 사적 소유부분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중공간의 장기적인 사용 확대에 따른 보상 

문제 또한 현행 법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1984년 제5차 민법개정을 통해서 입체공간에 

대한 권리를 구분지상권으로 설정하여 등기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

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등록하여 관

리하는 행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 건물이나 기타 공

작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타인 소유 토지의 

표면이나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특정하고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

분지상권의 관리대상을 필지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른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지상･지표･지중공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지상공간은 송전선로, 건물 연결통

로, 민자 역사 등에 해당되고, 지표공간은 건축물, 기

타 시설물, 구분소유건물 등이며, 지중공간은 도시철

도, 터널,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이 해당된다.

현 시점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

적 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지상권의 등

록 및 관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

조에 따라 지적도면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음에도 좌표계의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체계적

으로 등록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

계 전환으로 좌표계가 일원화되면서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는 구분지상권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제도적･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분지상

권 등록절차는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와 도면 등 관

련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후 지방법원등기국에 등

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되어 있으나, 이때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는 도면은 지적측량에 따라 작성한 측량결

과도면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설정 범위에 대

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등기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기관인 한국

전력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등과 

같은 관련기관에 요청하거나 전자관보 검색 등을 통

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의 

현황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대표

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지상권의 효율적인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측면의 개선을 비롯

한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의 실용

적인 연구와 국민 누구나 구분지상권의 현황파악이 

가능한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의 입체화를 구현하

는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적 차원에서 입체지적에 대한 연구 관심도를 높

임과 동시에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등

록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을 본 연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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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목적인 동시에 지향점으로 삼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구분지상권 제

도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며, 3차원지적과 입

체지적 기반조성을 위한 구분지상권 등록 및 관리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허회(2001)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연구’에서 

토지의 입체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된 구분지상

권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공간이용방안인 공중권 도입 문제

와 지하개발 문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구분지상권제

도의 입법취지인 토지이용의 효율화 내지 공간 활용

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용배(2004)는 ‘구분지상권의 설정과 활용’에서 

구분지상권제도의 필요성과 그 일반이론에 대하여 살

펴본 후 현재 구분지상권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며, 구분지상권제도의 도입취

지를 고려하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현실적 반영을 위

하여 구분지상권에 관한 제 규정들의 수정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최원준(2007)은 ‘3차원지적 등록방법에 관한 연구’

에서 토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체계로서 3차원 토지등록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술적 조건을 조사하여 3차원 토

지등록 모형을 제시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프로토타

입을 개발, 적용하여 유한자원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

으로 사용하며, 나아가 이용한계를 한 차원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현준(2008)은 ‘민법 제212조에 대한 지적학적일

고’에서 민법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후, 지적학적 관점에서 그 범위가 조

사·등록·공시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 과제를 제시하

였으며, 1필지 상·하에 중첩되는 권원이 현행 부동산

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의 형태로 등재(공시)되고 있는 

것을 도면정보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효상(2010)은 ‘서울시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입체지적의 단기적 도입방안’에서 서울시 입체

지적 기반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구

분지상권과 지상권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상지

에 대한 권리적·물적 대상을 분석하였으며, 입체지적

의 단기적 도입방안으로 구분지상권 제도 도입과 지

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제시

하였다.

이효상(2015)은 ‘지적정보를 활용한 구분지상권 등

록에 관한 연구’에서 등기부등본의 구분지상권 등록

내용과 설정위치의 정확도 분석 등을 통한 등록방법 

개선, 설정범위의 정확도 확보, 설정대상 확대방법 등

을 연구하여 구분지상권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

부)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는 모형과 구분지상권 등

록규정(안) 및 측량규정(안)을 제시하였다.

배종욱, 배상근, 홍성언(2020)은 ‘3차원 지적 구축

을 위한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 분석’에서 실험을 

통해 지하시설물 중 가스관로를 대상으로 위치데이터

를 취득하였으며, 3차원 지적 구축을 위한 구축 데이

터의 정확도 향상 방안을 법·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Table 1은 구분지상권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분지상권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토지이용의 현실적 반영, 지적측량을 통한 도면정보

의 구체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구분지상권의 

설정범위 및 대상 분석, 등록사례 연구 등을 통한 입체

지적 도입으로의 발전방안 제시, 구분지상권 등록객

체의 3차원 지적 구현 및 등록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구분지상권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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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mber

Year of 
publication

Title Author Division

1 2001
A study on the 
Sectional Superficies

Huh 
Hoe

Jeon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 2004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Sectional Superficies

Lee 
Yong
bae

Korean 
Law

Society

3 2007
A study on the 3D
Cadastre registration
method

Choi 
Wonjin

Myongji 
University
PhD thesis

4 2008

Cadastral 
consideration for 
Article 212 of the
Civil Act

Lee 
Hyun
jun

Journal of 
Korean 

Cadastral 
Society

5 2010

Short-term 
introduction plan 3D 
Cadastre building 
according to Seoul’s 
3D Cadastreint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Lee Hyo 
Sang

LX 
Corperatio
n cadastral 
and land 

information

6 2015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Sectional Superficies 
using cadastral 
information 

Lee Hyo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7 2020

Accuracy analysis of 
underground facility 
information for 3D 
cadastre construction

Bae 
Jong 
wook 

2 others

Journal of 
Korean 

Cadastral 
Society

Table 1. Trends in Prior Research Related to 
Sectional Superficies

적･법률적 측면과 행정적･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등

록 및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2. 구분지상권의 이론 및 제도 고찰

2.1. 구분지상권의 의의

2.1.1. 구분지상권의 개념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

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타인 소유 토지의 표면이나 지

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특정하고 범위를 정하

여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여, 용익물권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구분지

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목적

이 되는 1필지 내 특정범위 이외의 다른 공간범위와 

같이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부분에 관해서

는 토지소유자 또는 용익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다. 구분지상권은 그 설정에 관해 당사자 간 물권적 합

의와 등기에 의해 설정하며,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한 

특수한 형태의 지상권으로서 1984년 제5차 민법개정

에서 처음 구분지상권제도가 신설되었다.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

만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3자가 한 필

지의 서로 다른 공간을 입체적으로 중첩하여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며, 구분지상권의 목적에 

따라 공적 구분지상권과 사적 구분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구분지상권은 대부분 공익사업을 목적

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송전선로･도시철도･관로 등을 

건설할 때 활용되며, 사적 구분지상권은 사인(私人)이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케이블카･고가건물 등을 건설할 때 사용된다.

토지의 물리적 범위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라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하공간(지중공간), 지표공간, 지

상공간(공중공간)으로 그 입체적 구분이 가능하며, 구

분지상권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

적제도의 한 단위영역으로서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소

유자와 구분지상권자, 즉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

도이다. 토지소유자 측면에서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범위 공간을 벗어나는 공간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구

분지상권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범위의 공간만큼만 사

용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으

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최단기간의 규정은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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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며, 최장기간의 규정에 대해 판례는 영구적 구분

지상권 설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2.1.2. 구분지상권의 특성

첫째, 우리나라의 구분지상권은 대부분 공적 목적

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도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용익물권인 전세권이나 지역권과는 다른 모습으로 활

용되고 있다. 

둘째, 공익 목적의 공적 구분지상권은 대부분 설정

대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존속기간 중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없는 특약등기를 한다. 

셋째, 다른 권리와 달리 법적으로 사실상 영구적으

로 존속할 수 있다.

넷째, 한 필지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수의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권리인 전세

권･광업권･어업권이 점(點)으로 존재하고, 지식재산

권은 공간과 무관한데 비하여 구분지상권은 주로 인

접 토지에 연결되어 선적(線的)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 및 지상권 등은 토

지의 상·하 공간 전체, 즉 지중공간, 지표공간, 지상공

간 등 입체 공간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특정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된 공간만을 객체로 하며, 

지상권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그 밖에 수목을 소유

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으나, 구분지상권은 수목

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은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합의와 등

기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 

이외에 기존의 용익권자 전원의 승낙을 그 성립요건

으로 한다.

2.2. 구분지상권의 제도운용

2.2.1. 구분지상권제도의 운용근거

구분지상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법적근거는 총 

14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근거규정을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설정행위

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

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

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8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

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상이나 지

하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에

는 반드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

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12조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시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

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

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서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

부채납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기

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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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야 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에서는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

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

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며,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

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

는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

지방세법 제28조에서는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과

세표준에 세율 적용 시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 구분지상권은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

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서는 등기관이 지상권설정

의 등기를 할 때에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

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기존의 지

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 구분

지상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

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자, 도로법

에 따른 도로관리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

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

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

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에서는 지하

연결통로, 도시철도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

는 경우 등기신청내용, 작성방법, 구분지상권등록부 

및 도면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구분지상권설정 및 등록

을 위한 현황측량 지침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구분

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및 등

록이 되는 각종 지하 공간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한 속성

정보를 취득·분석하여 지적현황측량성과 작성방법 

및 관리의 전산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에서는 지상권설정의 등기 

신청 시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예규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

령에서는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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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

는 권리로서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

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위 100

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

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개재하도록 하고, 도면

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2.2.2. 구분지상권제도의 성격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 

양도성이 있으며, 타인의 토지를 직접 배타적으로 사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또한, 민법 

제279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준용되며, 상린관

계에 관한 규정도 구분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기존 이용권자가 각각 목적으로 하는 객체가 서로 수

직적으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과 동일하게 

준용된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뿐만 아니라 도로·지하철·고가

철도·교량·송전선·터널·지하상가·지하주차장·지하

도로 등과 같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건축물이나 설비를 소유하기 위해 설정

될 수 있으며, 토지를 수직으로 볼 때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전 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분지상권은 토지

의 상·하 중 특정한 층만을 객체로 하므로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대

로 이용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특정한 층에 한정되므로 토지

의 상·하범위를 반드시 정해서 등기하여야 하며, 토지

의 상·하 범위는 평행하는 두 개의 수평면으로 구분하

여 지표의 상·하 ◯◯m부터 상·하 ◯◯m 사이의 공

간이라는 형식으로 그 범위를 표시하며, 일필지의 평

면적 일부의 층에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

능하다.

또한,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내용 변경 시 범위

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

권자의 합의로 행해지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

분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나, 이

와는 반대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권자의 합의가 

있어가 가능하며,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배타성 있는 

용익권을 갖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승낙이 필요

하다.

3. 구분지상권의 관리현황 분석

3.1. 구분지상권 등기현황 분석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지하도, 지하철, 지하주차

장, 지하상가, 고가도로 등과 같은 기타 공작물을 소유

하기 위하여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등기는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69조에 따라 지상권의 

설정 시 필수 기재사항인 구분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임의적 기재사항인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등기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구분지상권의 목

적인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상·하의 범위는 구분지상권의 목

적이 되는 대상이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도록 기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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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평균

해수면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필지의 특정지

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범위, 

평균해수면 위 또는 아래 150m로부터 200m 사이’ 또

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또는 지상 15m로부터 지하 또는 

지상 70m까지의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

서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일부를 특정 하는 표시를 한 후에 

상·하의 범위를 기재한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 때에

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존속기간과 지료에 대한 약

정은 구분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므로 등기신청에 있어

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

해서는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30년, 15년, 5년의 최단기

간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정

하지 아니한 지상권’에는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

로 하거나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80조제2호의 건물로 보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지상권 설정등기와 불확정 존

속기간에 대한 등기문제에 대해서는 예규(1980. 5. 28. 

대법원등기예규 제361조)를 제정하였으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지상

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기간의 

정함은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사료되므로 지

상권의 등기 시에 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등기는 가

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후 토지소유권 또

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

상권으로서 지료 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등기신

청서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범

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도면인 구분지상권도면의 첨

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요한다는 근거규정도 없고, 첨

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등기 시마다 지하 또

는 공간에서 그 범위 등을 대조·확인하기는 어려운 일

이므로 도면의 첨부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대법원등기예규 제389호(1981. 8. 26.)제2호에

서도 도면의 첨부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

고 있다. 

3.2. 구분지상권의 관리현황 분석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

한 지적공부 관리체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 및 구

조물, 지표의 지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하철도, 송전선로, 터널, 연

결통로 등을 우선 등록확대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공

부 모형을 부동산종합공부 형태로 개발하였다. 국토

교통부에서 개발한 공부 모형은 구분지상권의 위치에 

따라 구분지상권 지번을 상·하로 부여하였고, 정면도, 

입체지적도를 추가하였으며, 입체도에는 구분지상권 

설정 대상물에 대한 보호층의 범위 등을 표시하였다.1)

서울특별시에서는 입체적 토지이용에 따라 도시계

획시설의 중복, 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

을 정비하였으며(2006. 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및 추진(2007. 2.)·보완계획(2008. 9.), 도시계획시설

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0. 11.)를 진행하였으나, 입체토지에 대한 구체적

인 관리방안이 미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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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간 등록 표준화 및 효율적인 입체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입체지적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1차 년도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입체지적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였으며, 대상지 선

정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입체지적 구축

대상지 추천을 받아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답사를 실

시하고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구축 대상

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대상지에 대해서는 입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점 등 RFID 설치, 측량작업

지침 작성 및 등록방안 마련, 법적·제도적 도입근거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입체지적 DB 구축 및 프로토

타입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2010년은 2차년도 사업으로 4월부터 다음해 1월까

지 추진되었으며,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지하상가를 비

롯한 지하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따라서 구축대상은 잠실역 지하쇼핑센터를 

비롯한 지하상가를 주로 하였으며, 지적의 제도적인 

도입방안으로 입체지적공부 형식을 새로이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지하공간대장 형식도 지하철역사와 지하

상가에 대해 작성하였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

계할 수 있도록 입체지적 활용모델을 제시하고 지하

상가에 적합한 데이터 모델과 DB설계안을 작성하였

다. 특히,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통한 권리의 보호를 위

해서는 1차 및 2차 년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실사용자

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화가 필요하였으며, 2회에 걸

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입체지적 시

범단지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2)

그 밖의 구분지상권 등록 및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경우는 지하상가나 도로·철도·주차장·광

장 등과 공동구·터널·관로 등 대상이 다양하며, 지하

철이 건설되면서 1984년 4월 10일 민법 개정 시 구분

지상권이 신설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부터 구분지상권제도는 송전, 송수, 송유 등의 

각종 관로 설치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상공간의 경

우는 송수관·송전선로·케이블카 등과 도로·주차장·

광장·고가건물 등에도 구분지상권이 활용되고 있다.

4. 구분지상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구분지상권 관리의 문제점

구분지상권 제도는 현재까지 민법, 도시철도법, 전

기사업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 지적재조사에 관

한 특별법 시행규정 등에서 그 운영근거를 두고 있으

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위치의 정확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도면편철장으로 구분지상권의 위치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도

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구분지상권의 등록방

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등록이 이

루어지고 있어 법령개정을 통한 도면작성 및 등록방

법의 표준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법령개정을 통해 구분지상권 등록의 표준화

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행 체계 내에서는 각각의 

필지별 구분지상권의 등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과 

같은 공적장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필지별로 검색

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제나 

간편한 절차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나, 구분지상권은 

그 제도시행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그 등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인해 확

인이 어렵고, 행정기관에서도 그 현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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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분지상권 관리의 개선방안

4.2.1. 제도적·법률적 측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

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위치와 범위를 등록하여 관

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

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

의 작성 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인 지상건축물 및 지

하건축물의 위치에 구분지상권 등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현재의 토지 등에 대한 평면적 정보를 등록

하는 체계에서 입체공간을 등록할 수 있는 입체지적

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

업을 완료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등록사항

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입체공간 시설물

인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같

은 공적장부에 등록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가 없으며, 

지하철 편입토지, 지하건물 연결통로 등과 같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등록할 

수 있는 입체공간 등록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체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건축물 등의 현황조사

와 구분지상권 설정 시 구축되는 자료의 표준화가 필

요하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서 건축물 표시와 현황

에 관한 사항이 지상과 지하공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입체공공시설물의 구분지상

권 설정에 대해 지적측량 결과로서 구분지상권 등록

부를 작성하여 등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결

과에 따라 입체적 결정과 도서 작성, 구분지상권 계약

서를 작성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2011

년에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

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9조의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지적측량 결과가 반영된 도면이 포함되어 

등기 시 기록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외에도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토지대

장 등의 등록사항에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등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구분지상권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적도에는 건물 및 구조

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

지상권의 위치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법

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하공간이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입체공간에 대한 지

적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시범사

업을 거쳐 법률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로써 토지

의 상·하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의 권리를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1은 지상·지하 시설물과 구분지상권 현황을 

평면으로 표시한 지적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높이가 

표시된 입체도는 4.2.에서 제시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

하여 별도의 파일 형태로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에는 지적도가 지상·지하 시설물의 정보는 

물론 구분지상권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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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dastral map showing the status of 
ground and underground facilities and Sectional 
Superficies on a flat surface 

Cadastral-map Detail-map

Section-map 3D-map

Figure 2. Example of standardization of super-
ficial area drawings

4.2.2. 기술적·행정적 측면

기술적·행정적 개선은 구분지상권 등록방법과 현

황관리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등록방법으로서 먼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시 지적측량 결과가 반영된 도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화가 가능하다면 그 설정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등록하기 위해 지적측량 

결과가 반영된 지적도면이 작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된 방법으로 구분지상권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은 기e측량과 세

부측량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선 등록대상

의 범위를 결정한 후 설계도면과 수치지도,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기e측량은 기준점 망도를 작성하고, 도근점을 설

치한 후 GNSS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등록대상 

객체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토털스테이션, 노트

북PC, 전자평판운용S/W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평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는데 현장 관측 시 평면도

의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복합적으로 구

성된 층의 데이터를 취득할 때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

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관측 타점, 번호, 선형의 레

이어를 각 층마다 다르게 지정해주고 관측하여야 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의 세부측량은 현황측량

과 경계복원측량, 수치점현황측량(좌표)을 실시하고, 

객체에 대한 위치와 높이, 수평 및 입체 면적을 산출하

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 및 시공사는 이와 같은 지적측량 결과를 가지

고 계약서 및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처

리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작성되는 도면의 종류는 기관별로 상이하므

로 지적도, 상세도, 단면도, 입체도와 같이 4개의 도면

을 작성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여야 한다.

Figure 2는 구분지상권 도면표준화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지적측량 결과에 의한 정확한 구분지상권 도

면과 속성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위치와 범위에 대한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설정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국전력공사

나 교통공사, 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하거나, 전자관보를 통해 문서를 검색해야

만 가능하며, 등기부등본과, 도면편철장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구분지상권제도 하에서는 토지이동이나 부동

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우

므로 공공부문의 행정업무 수행 시 뿐만 아니라 개인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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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latform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ectional 
Superficies

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구분지상권의 설정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플랫폼에

는 지적측량에 의해 작성한 도면을 지적도와 함께 파

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구분지상권 외에도 지상건

축물, 지하시설물까지도 등록하여 토지의 상·하에 형

성된 객체의 범위를 입체화·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플랫폼 구축·운영의 1차적 목표는 구분지상권 현황

을 공공부문에서 쉽게 파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Figure 3은 서울특별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구분

지상권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

를 제시한 것으로, 등록된 구분지상권 DB를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에 있는 지적도 등 지적관련 정보와 연

계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구현되도록 개발하여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시스템은 서울특별시와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공공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서울특별시청 

데이터센터에 가상화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 데이터를 기본

정보로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

된 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일반적인 웹 서비스는 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용 웹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

저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

분지상권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한 유연한 분산처리를 위한 

웹 프록시 서버로 구분된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웹 브라우저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

공해주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PC등을 통해 사용한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

이터를 생성 및 가공하여 웹 브라우저가 표시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HTML, JSON, JavsScript)

로 만들어 웹 브라우저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전달받아 저장하고, 

SQL 등의 질의어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

태의 결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제공한다.

웹 프록시 서버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앞에서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여러 가지 Rule에 의해 효과적

으로 분산하며,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웹 어플리케이

션 서버의 부하가 발생할 경우 여러 대의 웹 어플리케

이션 서버로 브라우저의 요청을 분산시킬 수 있어 구

분지상권 자료가 방대하게 등록되고 이를 활용하게 

될 이용자가 많아지더라도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Figure 4는 구분지상권 자료의 플랫폼 등록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현황사진과 상세

정보 조회기능, 구분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

지료·지급방법·지상권자와 같은 텍스트 정보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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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platform registration of 
classified Sectional Superficies data

지상권 등록부·도면(지적도, 상세도, 단면도, 입체도)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네이버나 다음지도, 연속지적도, 위성사

진 등을 플랫폼의 배경지도로 구축하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되어 있는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하여 외부망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이

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면 사유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실시간으로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공

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구분지상권의 등록이 공공부문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의 한계와 관리체계

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분지상권의 체계적인 등록과 

현황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구분지상권에 대한 연구동향과 법적근거, 현행 구분

지상권 등기제도와 관리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도운

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구분지상권 등록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적·법률적 측면의 개선과, 

지적측량 시행을 통한 도면작성, 플랫폼 구축 등 기술

적·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구분지상권의 설정 위치와 범위를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은 

이미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표시와 현황에 관한 사항이 

지상공간과 지하공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동

산등기법 제69조의 지상권의 등기사항에 지적측량 결

과가 반영된 도면이 포함되어 등기 시 기록될 수 있도

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9조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면 등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에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지적도에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지상권의 위치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구분지상권 등록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제

도화가 가능하다면 그 설정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

와 범위를 등록하기 위해 지적측량 결과가 반영된 지

적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e측량과 세부측량 결과를 바탕으

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의 종류도 지적도, 상

세도, 단면도, 입체도로 구분하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작성되는 도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적측량 결과에 의한 정확한 구분지상권 도

면과 속성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플랫폼은 구분지상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외부사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망·외부망

으로 구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본정보

로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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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과 같이 구분지상

권 등록 및 관리 관한 사항이 개선된다면 향후 지상공

간, 지표공간 및 지중공간의 다양한 객체를 등록·관리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

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2015, 이효상, 지적정보를 활용한 구분지상권 등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p. 27-30.

주 2. 2011. 서울특별시. 입체지적 시범단지 구축사업 완료
보고서. p. 1-2.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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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
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
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
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
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구분지상권, 토지이용, 입체지적, 플랫폼




